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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시간줄거나 감사보수너무 낮으면 즉시 감리 착수

방침…감사품질저하 위험에 제동

최근 외부감사업무의 보수와 투입시간이하락하는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앞으로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낮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줄어들면”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밝힘.

7월 15일 금감원은상장사 감사인의품질관리실장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해 ▲2024 사업연도의상장사감사인품질관리수준평가에서발견된미흡사례와▲2025년에실시한감사인

품질관리감리에따른개선권고사항을공유함. 또한회계법인들이감사시간관리체계 및 감사보수산정체계등의

품질관리체계를자체점검할것을당부함.

특히 향후 감사보수와투입시간측면에서감사품질저하 위험 신호를 살펴 부실감사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무제표에대해서는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를실시할 방침인데, 이는 감사인이충분한

시간과자원을투입하지못할경우감사품질이저하될수 있기때문. 

금감원은동시에감사품질이우수한회계법인에는감사인지정을확대하는인센티브를부여하는감사품질위주의

지정제도개선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힘.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1

In Focus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921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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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품질중심으로감사인 지정제 개편…대형 회계법인엔

품질감독기구설치 의무화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회계법인의감사품질제고유도방안을담은「외부감사및 회계등에관한규정」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를실시함.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회계법인의평가기준등을 다음과같이 감사품질위주로전면 개선하고자한다고밝힘. (본 뉴스레터2026년

2월호“금융위, 회계및 감사품질제고방안발표…회계부정지시자최대5년상장사퇴출하고감사인선정시 이해충돌차단장치도도입” 참고)

이번개정안은9월 2일까지규정변경예고후, 증권선물위원회및 금융위의결등을거쳐시행될예정임. 

1 ‘가’ 군: 1천억원→2천억원, ‘나’ 군: 100억원→200억원, ‘다’ 군: 10억원→20억원

2 즉, ‘나’ 군 중품질우수법인은‘(특례) 가’ 군지정함. 단, 손해배상능력을기준보다1.5배더쌓아야한다는조건부과.

현행 개정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

회계법인을회계사수등양적지표위주로‘가’~‘라’

군으로분류하고, 대형상장사는대형회계법인(‘가’ 

군)만지정감사가능

 중견법인은감사품질이우수해도대형

상장사를지정받기어렵고

 대형회계법인은모두최대가점을받고있어

경쟁이치열하지않다는우려

① 회계법인손해배상능력요구수준일괄2배상향1

② 군상향특례제도

− 품질평가최상위권인중견법인에는상위군에게허용된

자산규모의상장사를지정받을자격부여2

③ 감사품질점수격차확대: 

− 감사인점수산정시, 품질평가결과에따른현행

가점(최대10%) 외에도감점(최대10%)을 신설

− 군별상대평가도입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회계법인내부파트너중심의의사결정구조

감사품질관리보다단기적인수익성을우선시할

수있다는우려

④ ‘가’ 군법인에‘감사품질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의무화

− 위원회구성: 과반을독립적인외부전문가로구성하고, 

위원장도외부전문가가맡아야 함 

− 위원회기능: 사원총회부의안건중감사품질관련

사안을사전심의하는등객관적시각에서외부검증·감독

상장사 등록 감사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담당이사 인력요건 정비

상장사감사인대표이사등의요건으로

회계처리‘또는’ 외부감사업무경력요구

− 대표이사:

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10년이상

− 품질관리업무담당이사:

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7년이상

 회계처리 경력만으로도선임가능함

⑤ 상장사감사인대표이사등의요건으로

     외부감사경력반드시요구

− 대표이사: 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10년이상

(단, 외부감사7년이상)

− 품질관리담당이사: 회계처리또는외부감사7년이상

(단, 외부감사5년이상) 

https://www.fsc.go.kr/no010101/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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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공개…행사율 91.8%에

반대의결은8.2% 

7월 6일 금융감독원이자산운용사285곳의 의결권행사 및 공시 실태를점검한결과를발표함. 자료에따르면 

의결권 행사율과반대율이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운용사가▲의결권행사·불행사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그러한 의사결정의근거가 규정된 내부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시하지않거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점검 대상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 사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공시한 285개 공·사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4만 6827건으로, 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배경

▪ 자본시장이양적·질적1으로성장하는가운데, 자산운용사도기관투자자로서적극적으로주주권을행사해야

한다는사회적기대가높아지고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주주총회안건에무조건찬성하거나, 의결권행사에관해형식적으로공시하거나, 

스튜어드십과관련한적절한내부조직 및 관리체계를갖추지못한운용사가많다는비판이존재해왔음.

▪ 이에 따라지난4월 금감원은운용사들이최근12개월내 한국거래소에공시2한내역을바탕으로▲의결권을

충실히행사하고그 내용을공시했는지점검하고▲공모운용사들은2023년 10월 전면개정된

‘자산운용사의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따라의사결정을제대로내릴수 있도록조직내부에적절한체계를

갖추었는지살펴보겠다고예고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금감원, 자산운용사의결권행사내역점검예고…공모운용사는내부

프로세스도점검방침” 참고) 

1 예: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로소수주주권한강화 ▲자사주소각의무화등을통한

일련의주주가치제고를위한제도개선

2 펀드별로자산총액의5% 또는100억원이상보유한상장사주식에대해서는, 전년4월부터당해연도3월 말사이해당의결권을행사한

내용등을매년4월말까지거래소에공시해야함. 공시내용은 펀드의의결권행사내용, 의결권행사관련내부지침, 펀드별소유주식수, 

운용사와의결권행사대상법인과의관계등임. 

• 행사율: ’24년 79.6% → ’25년 91.6%→ ’26년 91.8%

• 반대율: ’24년 5.2% → ’25년 6.8% → ’26년 8.2% 

- 그러나지난해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율이 99.8%, 반대율은 23.1%였던것과비교하면

운용사들이여전히소극적임을알수있음.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의결비율은 점진적 개선 중

• 반대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안건유형: ▲임원보수(11.7%) ▲정관변경(9.2%) 

▲이사·감사의선·해임(7.2%) 순

• 반대비율이가장낮은안건유형: 합병·분할등의조직변경(2.6%)

안건별 반대의결비율

≫ 다음 페이지에계속

자본시장2

In Focus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9077&menuNo=200218&pageIndex=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1186&menuNo=200218&pageIndex=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212&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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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반대의결비율 (계속)

• 안건유형별의결권행사상세현황 (단위: 안건수, %)

안건 분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합계

이사의선임 및
해임

10,035 716 153 988 11,892

(84.4%) (6.0%) (1.3%) (8.3%) (100%)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3,636 447 42 230 4,355

(83.5%) (10.3%) (1.0%) (5.3%) (100%)

정관 변경
10,841 1,200 129 854 13,024

(83.2%) (9.2%) (1.0%) (6.6%) (100%)

임원 보수
6,489 1,006 94 981 8,570

(75.7%) (11.7%) (1.1%) (11.4%) (100%)

결산 및 배당
4,878 253 66 545 5,742

(85.0%) (4.4%) (1.1%) (9.5%) (100%)

자본구조
(증자·감자 등)

1,480 87 19 175 1,761

(84.0%) (4.9%) (1.1%) (9.9%) (100%)

조직 변경
(합병·분할 등)

98 3 3 12 116

(84.5%) (2.6%) (2.6%) (10.3%) (100%)

기타
1,145 136 25 61 1,367

(83.8%) (9.9%) (1.8%) (4.5%) (100%)

합계 38,602 3,848 531 3,846 46,827

• 285개사중 121개사(42.4%)가 안건의절반이상에대해“주주총회영향미미”, “주주권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사유만을기재함.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 285개사중 59개사(20.7%)가 법규나열수준의기본정책만을공시하고안건별행사의근거가

규정된세부지침은공시하지않았음. 

내부지침공시 현황

공모운용사의주주권 행사 체계 현황

• 내부관리체계의적정성

− 67개 공모운용사중 ▲18개사(26.9%)는 주주권행사전담조직을보유하고 

▲40개사(59.7%)는 관련안건심의·의결을위한별도의사결정기구를설치한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사(29.9%)가 의결권행사관련업무실적1을 KPI에 반영함.

• 의결권 행사의충실성

− 행사·불행사사유기재시 중복기재율2은 ▲대형사는11.6% ▲중·소형사는31.1%였음.

• 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

− 일부대형사를제외하고 법상규제이상의이해상충방지체계를자체추가하지는않음.

1 의결권행사건수, 공시규정준수여부, 주총의안분석등. 전년도에는 총12개사가이를KPI에 반영함. 

2 내용·유형이서로다른안건에대해의결권행사사유를동일하게기재한비율. 투자자가실제행사근거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없게됨.

≫ 다음 페이지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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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8월호

금감원은작년모범사례였던미래,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은올해도양호한수준을유지했다고밝히면서, 삼성, 

NH-Amundi, VIP 등 3사를 올해 모범사례로공개함. 더불어 의결권 행사사유공시, 내부관리체계구축 등의

측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미흡사례도함께공개함. 

향후금감원은업계전반의주주권행사체계고도화를유도하는한편, CEO 간담회와업계설명회를통해의결권

행사및 공시관행개선을계속해서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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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8월호

금융위·거래소, 연 2회 ‘저PBR기업’ 공개 방침…올해 11월 첫 공표

7월 29일 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주가순자산비율(PBR)1이 낮음에도불구하고주주가치제고노력이미흡한

기업명단을공표하는내용을담은세부기준(안)을발표함. 

PBR이 낮다는것은보유한순자산대비주가가낮다는의미로, 거래소는전체상장기업의5~10%에 해당하는약

120~220개의기업이‘저PBR 기업’ 명단에이름을올리도록기준을마련했다고발표함.   

이번세부기준(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일부기업이낮은주가가대주주의지배력확대에용이한점 등을고려해순자산대비주가가상대적으로

낮음에도불구하고이를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주가를낮춰일반투자자가보호받지못하는상황이 발생함. 

▪ 금융위와거래소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3월 ‘자본시장체질개선방안’을발표해 주주보호

방안의일환으로저PBR 기업가치제고노력을유도하는방안을제시한바 있음. 

• 대상: 저PBR 개선계획3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공시하면향후 1년(2반기) 공표 면제

- 단, 시장별·업종별6년(12반기) 연속4 코스피하위25%, 코스닥하위10%인 경우특례적용

불가(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여부와무관하게공표)

공표 면제특례

• 대상: 업종별 3년(6반기) 연속2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 공표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상11개업종별PBR 순위산정: 산업별특성에따른구조적차이고려

- PBR 산정방식: 순자산은외부감사인의감사·검토를받은사업·반기보고서를기준으로하며, 

시가총액은공표일의7거래일전을기준일로해당기준일을포함한20거래일평균으로산정

저PBR 기업 선정 및 공표 기준

1 Price-to-Book Ratio: 시장이기업의장부가치(순자산)에대해몇 배의가치를부여하고있는지나타내는지표로, PBR이 1미만인경우

시장가치가장부가치보다낮게평가되고있음을의미함. 시가총액을자본(순자산)으로나누거나주가를주당장부가치[(총자산-총부채)/총

발행된보통주식의수]로나누어구함. 

2 6반기연속으로기준이하인경우가원칙이나, 6반기중 1반기만기준을상회한경우에는과거7번째반기의PBR까지고려하여기준

이하인경우공표대상에포함함. 이를통해일회성PBR 상승만으로제도를우회하지못하도록함. 

3 거래소지침에서별도양식규정 (원인분석– 목표설정– 개선계획– 이행평가등)

4 12반기연속기준이하인경우가원칙이며, 공표대상과동일하게1반기만기준상회시 과거13번째반기를확인하여기준이하인

경우에는특례적용대상에서제외함. 

• 공표시점: 매년5월, 11월 최초매매거래일 

• 공표방법: 거래소공시홈페이지에공표하고증권사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에 태그표출

공표 시점 및 방법

https://www.fsc.go.kr/no010101/87419
https://www.fsc.go.kr/no010101/8649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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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최초공표는올해11월에이루어지지만, 거래소가간이시뮬레이션을진행한결과지난5월 기준으로공표

기업명단에이름을올린기업의수는다음과같음. 

거래소는기업이개별적으로자사의과거 반기별PBR 수치, 업종별하위 25%, 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수

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예정임. 또한 제도측면에서는 PBR 등 주주가치연관주요재무지표를상장폐지실질심사

평가항목중 하나로반영1하고,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에도관련내용을반영할방침임. 

이와 관련하여거래소는규정·세칙 개정 예고를 8월 5일부터개시하여 8월 24일까지의견수렴을실시함.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금융위정례회의에서규정개정안을승인하고 이후11월 2일 첫 공표를추진할계획임. 

1 저PBR을 상장폐지심사발동사유로추가하는것은아니며, 현행발동사유로인해심사가개시되는경우고려요인으로포함하는방안

최대공표기업수  공표기준에해당하는기업약220개(코스피130, 코스닥90) 

최소공표기업수  특례적용후잔여기업약120개(코스피80, 코스닥40)

https://rule.krx.co.kr/ou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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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추진 계획 발표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관계부처와의합동 업무보고에서2026 상반기주요 성과와하반기업무추진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발표함. 

≫ 다음 페이지에계속

• 코리아디스카운트 코리아프리미엄전환 

- 배당증가및 자사주소각확대등 기업행태도주주가치중심으로변화

• 부동산·수도권중심의자금흐름 생산적분야로의자금공급가속화 

- 국민성장펀드: 출범6개월 만에14조 6000억원승인함으로써첨단산업경쟁력제고지원

- ’26년 중 금융권생산적분야자금공급규모는150조원(’26년 5월 기준 진도율60%)

• 사람살리는금융으로전환: 장기연체채권매입·소각, 장기과잉추심관행개선등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 첨단산업경쟁력선도: 국민성장펀드규모150조원에서200조원으로확대하고,

현재12개의첨단산업이포함된지원대상을우주항공등 미래전략산업까지확대

• 지방우대금융: 지방공급규모를’25년 100조원에서’28년 164조원으로확대

• Global Best 자본시장조성: 중복상장원칙적금지, 저PBR 기업공표, 상장기업배당확대유도등

주주가치중심의기업문화확산등장기투자여건조성(본뉴스레터내“금융위·거래소, 연2회 ‘저PBR기업’ 공개방침…올해

11월첫공표” 및 2026년7월호“금융위·거래소, 모회사주주권익보호위한중복상장‘원칙적금지·예외적허용’ 세부기준마련” 참고)

<금융위원회업무보고- Global Best 자본시장조성>

출처: 금융위원회

향후 핵심 추진과제

생산적금융 

https://www.fsc.go.kr/no010101/8732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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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8월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밝힘.

• 서민금융안정기금, 포용금융종합평가체계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등을통해

포용금융을제도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금융시스템구조개혁

• 금융회사가연체채권을관리하는방식을개선하고불법사금융범죄에대한대응체계를강화하는

등 세계최선의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체계구축

• 청년및 소상공인이체감할수 있는수준으로금융지원강화

• 금융시장안정및 공정질서확립: 가계부채총량관리, 불법금융거래대응역량강화

• 금융권낡은관행혁파및 디지털·AX 혁신: 금융회사지배구조의공정성·투명성제고

향후 핵심 추진과제 (계속)

포용적금융

신뢰받는금융

12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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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대폭 개선해 투자자 보호 방침…임상

성공확률 등 구체적 수치 요구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제약·바이오기업의공시신뢰성을높이고일반투자자가공시내용을정확하게이해할수

있도록하는공시개선방안을발표함. 금감원은올해 4월부터6월까지3개월간외부자문위원, 제약·바이오업계

등과함께 ‘제약·바이오공시종합개선TF’를 운영하여투자자보호를위한공시개선방안을논의함. 

이번 개선방안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투자자에게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여

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 수 있도록공시전반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함. 

<제약·바이오공시종합개선방향>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개선방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제약·바이오산업은연구개발기간이길고전문성이높아미래사업가치에대한다양한가정이기업가치에큰

영향을미침. 그러나현행공시는기업별기재방식의편차가크고, 공시정보도신약개발, 임상시험, 기술이전

계약등 일반투자자가쉽게이해하기어려운전문적인내용이다수포함됨.

▪ 최근임상시험결과나기술이전계약1 규모등 연구개발성과가과도하게해석되거나, 공시와언론보도간

정보가불일치해투자자혼란을초래하는사례가반복됨. 이에투자자보호를위한공시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 기업가치산정의핵심가정을다음4대 분류를중심으로표준화된방식으로설명

1) 예상시장규모: 전체시장과실제목표시장을구분하여산정근거제시 기업이실제진출

가능한시장규모를사업역량에기반하여합리적으로산정하였는지객관적판단가능

2) 임상시험성공확률: 임상단계별성공확률및 산정근거제시 회사별임의적인추정

최소화, 기업간 기재의일관성및 비교가능성제고

3) 허가·심사리스크: 품목허가과정의주요리스크제시

4) 개발기간및 소요비용: 개발단계별일정과비용, 자금조달계획제시 투자자가전체적인

개발계획파악가능

① (상장 전) 증권신고서: 공모가 산정 시 핵심 가정 구체화

상장 전 상장 후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시장 전파 단계

증권신고서

① 공모가산정의

합리화

정기공시

② 연구개발및 기술이전

정보를한눈에제공

수시공시

③ 주요이벤트정보를

정확하게제공

언론보도

④ 투자자오해방지및

신뢰제고

1 제약·바이오기업이개발중인신약후보물질의개발과판매권리를다른회사에이전하고그대가를수취하는계약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9958&menuNo=200218&pageIndex=1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148&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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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이번개선방안을통해투자자가기업간 정보를보다쉽게비교·분석하고기업가치를보다합리적으로

평가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힘. 

금감원은향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논의 후 가이드라인을최종적으로확정할 예정임. 또한 제약·바이오

상장기업과IPO를추진중인비상장기업에대해가이드라인을충실히반영하고있는지검토할방침임. 

• 수시공시사항은이번공시개선방안과의연계성등을고려해거래소에서검토중

③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수시공시: 전문용어의미와 해석방법안내 등 일반투자자이해도 제고

• 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정보는공시통해먼저공개

• 언론보도는공시내용과일관성유지: 공시되지않은중요정보추가하거나공시내용과상이한

내용기재불가

- 과장되거나주관적표현은지양하고객관적사실과수치에근거하여정보전달

• 특정투자자에게정보우선제공금지: 모든투자자가동일한시점에동일한양의정보를접할수

있어야함

④ (시장 전파) 언론보도: 공시와 언론보도의일관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 기존: 

- 연구개발중인파이프라인1 중심으로공시 과거파이프라인의개발경과와현재상태를

한눈에파악하기어려움

- 기술이전계약은총 계약규모만강조 실제수취할수 있는금액보다과대하게

받아들여지거나계약의실질이충분히전달되지않는경우발생

• 개선:

- 연구개발이력관리총괄표신설: 개발중, 개발완료, 개발중단, 품목허가등 주요진행경과

체계적관리

- 일정지연시 사유와계획기재: 투자자가연구개발의진행상황과향후전망쉽게파악

- 기술이전계약세부내역기재: ▲계약금, 개발마일스톤, 허가·판매마일스톤및 로열티구분

기재, 각 금액의지급조건과성격함께안내 ▲계약상대방을비공개하는경우에도규모, 사업

역량등 계약의실질을판단할수 있는최소한의정보공시

②  (상장 후) 정기공시: 기술이전계약 세부내역 공개

1 제약·바이오기업이보유한각신약후보물질의개발단계및 진행현황을통틀어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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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속가능성3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ESG 요소 반영하고

이행점검 명문화

‘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스튜어드십코드)’이 제정 10년 만에전면개정되어수탁자책임이행시

ESG 요소도함께고려하도록규정하고, 원칙이행여부에대한점검체계도입도명문화함. 

한국ESG기준원은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등을담당하는민간위원회인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1가 7월 24일

이와같은내용을담은개정안을최종의결했다고밝힘.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배경

▪ 자산을운용하는기관투자자가수탁자책임을다하기위한원칙인스튜어드십코드는’16년 민간

자율규범으로도입되었으며, ’26년 8월 현재4개 연기금, 67개 자산운용사 등 총 26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음.

▪ 도입이후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활성화에기여한측면이있으나, 참여기관의실제이행여부를점검하는

체계가없고글로벌정합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이어짐.

▪ 이에따라작년12월 금융당국이ESG기준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스튜어드십코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

방안을발표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코드내실화추진…매년12월 ‘이행여부점검결과’ 공개” 참고) 

• 기존의‘국내상장주식’ 투자시로한정하지않고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까지로적용가능범위를확대하되, 실제적용범위는각 기관투자자가자율결정

적용 자산군 확대

• 수탁자책임이행시 점검해야할 핵심경영사항중 하나로“재무적으로중대한ESG 요소를

비롯한지속가능성”을명시함

• ▲수탁자책임이행을위한정책수립시 ESG 요소를고려하도록하고▲투자대상회사에대한

주기적점검대상에ESG 요소를포함함

ESG 및 지속가능성요소의 반영

•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가주기적으로참여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명시하고▲각 참여기관은매년수탁자책임활동에관한보고서를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함

이행점검체계 명문화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위원회는국내·해외기관투자자4명, 학계인사2명, 금융투자협회와자본시장연구원각 1명 등으로구성되며, ESG기준원이위원을

위촉하고실무를지원함. 

In Focus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ZkLcEqrHWB7VG1HNjuR%40PLUS%40yit1DUpb%2FcMMPLPu88krw4twXzNMvPCr6G6rplkxK9fKyJVyb3Qu%40PLUS%40ZHSbUDDMhM6rQ%3D%3D
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1&no=243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ZkLcEqrHWB7VG1HNjuR%40PLUS%40yhk5hKyDbjmlUef7vTuMrNHxsV95ltTajj%2FsreEZD1ChtDFUGdvuvc1eTR0U8plvfvBJ56DPBehfvnP7K5KHsigw%40PLUS%40m0K7MBR%40PLUS%40OAazqlOM1eF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ZkLcEqrHWB7VG1HNjuR%40PLUS%40yhk5hKyDbjmlUef7vTuMrNHxsV95ltTajj%2FsreEZD1ChtDFUGdvuvc1eTR0U8plvfvBJ56DPBehfvnP7K5KHsigw%40PLUS%40m0K7MBR%40PLUS%40OAazqlOM1eF
https://www.cgs.or.kr/common/brddown.jsp?fnm=ZkLcEqrHWB7VG1HNjuR%40PLUS%40yhk5hKyDbjmlUef7vTuMrNHxsV95ltTajj%2FsreEZD1ChtDFUGdvuvc1eTR0U8plvfvBJ56DPBehfvnP7K5KHsigw%40PLUS%40m0K7MBR%40PLUS%40OAazqlOM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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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코드는또한기관투자자가수탁자책임활동의일부또는전부를다른기관투자자나기타서비스제공기관에

위임하는경우에도최종적인책임을부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 위임한활동이자신의수탁자책임 정책에

부합하는방향으로시행되는지점검및 감독할의무가있음.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들이참여기관자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정 시점으로부터6개월 내에 개정사항의

반영여부및 반영계획을제출해야함. 개정코드는참여기관들의준비기간을감안해2027년부터본격시행되며, 

관련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 또한개정될예정임.   

한편, 작년 12월 발표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방안’에 따르면올해부터참여기관1이 12개 이행점검항목에

대해 자체 작성한보고서를실무 점검하고, 그 결과를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가최종 검토 및 의결해12월

결과보고서를공개할 예정임. 올해 1월에는 설명회를개최해 이행점검절차 및 기준을 설명하고서식 예시를

제시함. 위원회는2026년 이행점검은개정전 코드를기준으로시행하고, 2027년 이행점검부터이번개정사항을

반영한이행점검기준을적용할방침임. 

1 이행점검대상단계적확대: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 (’27년) PEF운용사·보험사추가→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추가 → 

(’29년) VC·서비스기관등전체

• 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한개정상법의취지를반영해투자대상회사의이사회가회사와

주주를위해직무를충실히수행하는지점검하도록명시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반영

• 여러기관투자자들이함께회사와의대화등 관여활동을수행할수 있도록협력적관여활동에

관한근거를신설함

협력적 관여활동의반영

https://www.fsc.go.kr/no010101/85951?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A%A4%ED%8A%9C%EC%96%B4%EB%93%9C%EC%8B%AD&srchBeginDt=&srchEndDt=
https://sc.cgs.or.kr/news/notice_view.jsp?pp=6&skey=&svalue=&divi=&id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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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이사회·경영진 책임 명확화

7월 29일 금융감독원이업권별 금융협회·중앙회1와 함께 ‘금융회사의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밝힘. 이는 금융회사가클라우드와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2 등 외부 IT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IT

업무를외부 제3자에게위탁함에따라 발생하는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리스크를 효과적으로관리할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것임.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제3자 IT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가위탁업무의중요도와위험성에따라자율적으로강화·완화해적용할수 있다고밝힘.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 이사회: ‘제3자 IT 리스크관리’의 최종책임주체

- 위험관리정책및 감독관련주요사항을심의·의결해야함

• 경영진: ‘제3자 IT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할주체

- 총괄관리부서지정·운영: ▲안전성확보조치3 수립·실행▲각 사업부서의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총괄관리▲제3자 IT 리스크현황및 위탁계약적정성평가수행의책무부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1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   인터넷을통해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방식. 소프트웨어를직접컴퓨터에설치하고사용하던기존방식과달리SaaS 방식은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설치할필요없이웹 브라우저에서로그인하는것만으로이용가능. (예: Microsoft 365, 인사관리서비스SuccessFactors 

및 My HR 등)

3  ① 접근매체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오남용등에대비한보안대책② 금융회사와제3자간의전용회선등안전한통신구간보안

대책③ 정보처리시스템장애등서비스중단에대비한비상대책④ 업무지속성확보를위한중요자료백업및 백업설비확보등백업

대책⑤ 보안취약점최소화등 보안유지를위한내부통제체계

배경

▪ 최근금융회사들의외부 IT 서비스(예: 클라우드, SaaS) 활용및 IT 업무외부제3자 위탁이빠르게확대되고

있으나, 기존가이드라인(자율규제)은판매·결제등 일반적인업무위탁에수반되는제3자 리스크관리에

초점을두고있음. 

▪ 이와같이현행체계에사이버보안·정보보호등 IT 업무특성이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

제기됨에따라, 이를반영한제3자 IT 리스크관리체계마련필요성이커짐.

기술·디지털4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9833&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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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업권별협회는이번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모범규준등을제정해오는11월 이후시행할계획임. 또한,  

금감원은지난 4월 발표한 ‘사전예방적디지털리스크감독방안’을 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금융부분의디지털

혁신이건전하게이루어질수 있도록지원할방침이라고밝힘.  

• 3단계통제체계구축·운영: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로구성된3단계통제

체계를구축·운영

• 계약체결전: 현장실사등으로서비스역량및 정보보호관리체계등을검증하고, 

필수사항(위·수탁사간 역할분담, 사고발생시 책임관계등)을 계약서에반영

• 계약 기간중: 계약이행현황을정기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시스템중단등에대비한비상대책, 

업무연속성유지를위한백업관리체계, 계약종료에대비한출구전략등을마련

• 계약종료후: 정보자산반환, 접근권한말소, 정보의완전한폐기등 후속조치수행

계약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 체계화

• 금융회사는제3자(위탁계약상대방)의재무건전성과업무관련주요정보(제공서비스등)를

식별하고, 주기적으로(반기1회 이상) 점검해관련정보를최신상태로유지

- 특히 금융회사업무또는금융소비자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주요제3자’를별도로지정하여 

강화된리스크관리를수행1

• 제3자별로IT 리스크평가항목과체크리스트를구체적으로제시

- 식별된위험에대해서는보완조치를수행해야하며,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한경우계약을

중단하거나이사회가유지여부를결정

제3자 IT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구체화

1 ▲정기IT 리스크평가▲비상·재해복구훈련참여▲백업관리적정성점검▲대체가능수단검토등

<제3자 IT리스크관리를위한금융회사의거버넌스>

출처: 금융감독원

이사회

관리정책수립

경영진

안전성 확보조치
수립·운영·점검

3차 내부통제체계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

제3자 IT리스크관리최종 책임

제3자 IT리스크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

• 제3자IT  안전성
확보조치수립·운영

• 정보처리위탁현황
총괄·관리

• 제3자IT리스크및
계약적정성평가

•  제3자IT리스크
관리적정성  
주기적감사

현황종합·관리
(총괄관리부서

지정·운영)

감독관련
주요사항심의·의결 • 총괄관리부서의

제3자리스크평가
및모니터링점검

• (필요시)     
보완조치실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002&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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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반1

In Focus

호주, 재무보고 체계 개편…회계·감사기준 제정기구와 감독기구

통합

8월 20일 호주재무부가회계·감사·지속가능성분야의기준제정기능을통합한법정기구인호주외부보고위원회

(External Reporting Australia, ERA)가 오는12월 1일 공식출범할것이라고밝힘. 

ERA는 구체적으로다음세 기구를통합·일원화하여기존체계를대체하게됨.

이번 개편은 회계·감사 중심이었던기존의재무보고체계에서지속가능성공시·인증까지포괄하는통합 외부보고

체계로전환하려는호주정부의정책방향을반영한것으로평가됨. 

한편, 기업공시감독과회계부정조사, 감사인감리등 규제·집행기능은기존과마찬가지로호주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가 담당할방침임. 

• 회계기준및 지속가능성공시기준제정담당 

− IFRS 도입·정비및 기업회계기준개발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 감사기준 및 인증기준 제정담당 

− 재무제표감사기준뿐아니라지속가능성인증등 비재무정보에 대한인증기준도개발

호주감사·인증기준위원회(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AUASB)

• 기준제정체계의최고거버넌스기구 

− AASB와 AUASB를 감독하고, 기준제정전략·방향을수립함

(직접기준을제정하기보다는기준제정기구를감독)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daniel-mulino-2025/media-releases/appointments-financial-reporting-council-create-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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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B,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FAQ 발간…보고기업· 

인증인의 중요성 판단 지원

6월 25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의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위해중요성(materiality) 관련FAQ를 발간함.

이 FAQ는 지속가능성인증수행시 보고기업과인증업무수행자(인증인)가 ISSA 5000에 따른 중요성을어떻게

고려하고적용해야하는지설명하고있음. 

주요내용은크게▲중요성의이해 ▲보고기업이중요성을적용할때 고려할사항▲인증인이중요성을적용할때

고려할 일반 사항 등으로 구성됨. 특히 인증인의중요성 적용과 관련해서는보다 구체적으로▲정성적·정량적

공시에대한중요성판단▲수행중요성(performance materiality)1 ▲지속가능성정보왜곡표시의중요성평가

등도다루고있음. 

또한 FAQ는 다양한설명과사례를통해 보고기업과인증업무수행자가ISSA 5000에 따른 중요성개념을보다

효과적으로적용할수 있도록지원함. 

배경

▪ ’24년 12월 IAASB는 지속가능성인증업무를위한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공표함. (본
뉴스레터 2025년1월호“IAASB, 국제표준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공표…’25년 중 국내도입예상” 참고)

▪ 또한 ’25년 11월에는ISSA 5000의 이행을지원하기위해예시인증보고서를발표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IAASB, ‘ISSA 5000’ 적용한지속가능성예시인증보고서공개” 참고)

1 수정되지않거나발견되지않은왜곡표시가누적될경우전체의중요성을초과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가능성을낮추기위해인증업무

수행자가전체의중요성보다작게설정하는기준수치를의미함. 

ESG·지속가능성2

https://www.iaasb.org/publications/issa-5000-frequently-asked-questions-application-materiality?utm_source=Main+List+New&utm_campaign=0d5978873e-EMAIL_CAMPAIGN_2026_06_24_06_58&utm_medium=email&utm_term=0_-0d5978873e-4604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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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스코프 1·2 최초 공시 기한 11월로 연기…기업에

추가 준비기간부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공시 규제에따른 스코프1·2 배출량최초 의무공시기한이기존 8월 10일에서11월

10일로3개월연장될방침임. 

7월 27일 캘리포니아기후 공시 규제의 세부 이행기준마련을 담당하는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와 같은

내용을담은 시행규정수정안을공개함. CARB는 규정의 일부 요구사항을명확히하고 기업에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하기위해최초공시기한을연기하겠다고설명함.

CARB는기업기후정보책임법(Senate Bill 253)의 초기시행규칙을수정하

수정안은스코프1·2 배출량최초공시기한을연기하는한편, SB 253 적용여부를가르는▲캘리포니아내 사업

영위여부와▲매출액기준충족여부를기업집단이아닌개별기업(entity) 단위로평가3하도록기준을구체화함. 

CARB는 수정안에대해 8월 11일까지공개 의견수렴을진행했으며, 검토를거쳐 시행규정확정 절차를이어갈

예정이라고밝힘.

배경

▪ 캘리포니아주정부는미국연방법또는주법에따라설립되어캘리포니아주에서사업활동을영위1하는기업에

대해글로벌매출규모에따라다음2개법을제정하여시행함. (본 뉴스레터2025년11월호 “미 캘리포니아, ’26년 시행기후공시법

적용대상공개…국내기업도직·간접공시부담” 참고)

- 기업기후정보책임법(SB 253): 직전회계연도매출10억 달러초과(시행 중) 

• ’26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 직전회계연도의스코프1·2 배출량공시

• ’27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 직전회계연도의스코프3 배출량공시

• ’26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단계적인증의무화2

- 기후관련재무위험공시법(SB 261): 직전회계연도매출5억 달러초과(소송으로일시 중단)

• 2년마다기후관련재무위험보고서를공시(’26.1.1.까지보고서를최초공시해야함)

▪ 지난5월20일SB 253과 SB 261에따른요구사항을실무적으로구현하기위해제도적인프라를마련하는

CARB의시행규정이주행정법심사기관(OAL) 심사단계에진입함. (본 뉴스레터2026년5월호 “미 캘리포니아, 기후공시의무화

추진지속…집행일부불확실성속에도기업들은이미대응착수” 참고) 

▪ 그러나6월23일CARB는일부요구사항명확화를위해해당규정을자진철회한뒤이번수정안을내놓은것. 

1 
지난해11월업데이트된CARB의 FAQ에따르면“캘리포니아주에서사업활동을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하는기업이라

함은▲캘리포니아내에설립되었거나캘리포니아내물리적사업장이없더라도회사의주요사업및경영활동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

주요근거지가캘리포니아인경우▲캘리포니아내 매출이약 73만 5000달러를초과하는경우등, FAQ 내설명된조건중 어느한가지만

충족하여도해당됨.
2
 ▲스코프1·2: 2026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제한적확신수준의인증으로시작해2030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는합리적확신수준의

인증의무화(단, 2026년에는이미보유·수집중이던정보를바탕으로한 공시를허용하고 법 준수를위해성실히노력한경우처벌하지

않는경과규정이적용되어, 인증의무도사실상면제됨) ▲스코프3: 2030년에공시하는보고서부터제한적확신수준의인증의무화
3
 따라서그계열회사등이캘리포니아에서사업을영위한다는이유만으로법 적용대상이되지않으며, 매출액기준충족여부판단시에도

계열회사등의매출액을제외함.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barcu/regact/2026/sb%20253-261/15_day_notice%20253-261.pdf
https://oal.ca.gov/proposed-regulations/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classic/FAQs%20Regarding%20California%20Climate%20Disclosure%20Requirements_No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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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거래제 개편안 발표…배출 상한 축소 속도 늦추고

무상할당폐지 연기

7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로 인한산업계의부담을완화하기

위해 배출 상한 축소 속도를늦추고무상 배출권할당 폐지 시점을연기하는등의 내용을담은 개편안을 발표함.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부문의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2034년에서 2038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있어우리나라수출기업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이번ETS 개편안은제5기(2031년~2040년) 운영을위한법적틀을마련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배경

▪ EU는 ’05년 세계최초로특정섹터들1 전체가일정기간배출할수 있는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해

그에상응하는배출권(allowance)을할당하고시장에서거래할수 있도록하는배출권거래제(ETS)를도입함. 

▪ EU ETS는 거래기간(trading phase) 단위로운영되어왔으며, 현재는제4기(’21년~’30년)로 ’30년까지의

배출허용총량및 배출권할당체계가설정되어있음. 

- 제1기부터제4기까지EU의 기후목표에맞춰배출허용총량은지속적으로축소되어왔음. 

- 다만, 기업이기후정책관련비용을이유로탄소배출규제가상대적으로느슨한국가로생산지를옮겨전

지구적탄소배출량이오히려증가하는문제를일컫는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높은

에너지집약적산업에서는배출권일부또는전체를무상할당해옴. 

▪ EU는 ’23년 탄소누출을방지하기위해수입제품에도탄소비용을부과하는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해’26년부터본격시행하고있음. 이에따라CBAM 적용대상품목2의경우무상할당을단계적으로

축소해폐지하도록함. (본 뉴스레터2026년 5월호“EU, ‘CBAM 인증서’ 가격첫공개…’26년 1분기수입품탄소비용은톤당약 13만원” 참고) 

1. 배출권 감축 속도 조절

현행 개정(안）

• 배출권감축속도: 배출허용총량을매년일정하게

감축하는비율을뜻하는선형감축계수(LRF)를

’24년~’27년4.3%, ’28년부터4.4%로적용

 유지시 ’39년경 신규배출권거의고갈예상

• 배출권감축속도: LRF를 ’31년~’35년에는

3.7%, ’36년~’40년에는1.7%로조정

• 새로운완충수단도입: ▲’36년부터고품질국제

탄소크레딧3을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게하고

▲영구적탄소제거활동4을 ETS에통합해이에

기반한배출권증량을허용하고, 감축이어려운

산업에추가적배출여력제공

1 현재전력및 열생산, 산업제조, 항공, 해양운송섹터에적용→  ’28년부터는건물, 도로운송, 소규모산업등의섹터에확대적용(ETS2)

2 CBAM 적용대상품목: 철강, 전력,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3 재생에너지발전, 산림조성등의온실가스배출감축·제거프로젝트를통해발생한감축·제거량을인증하여발행받는것으로거래가가능함. 

4 대기중의탄소나생물에서나온탄소를포집하여수백년동안저장하는영구적탄소제거활동(본 뉴스레터2025년 1월호“EU, ‘탄소

제거인증제도’ 도입…탄소감축·상쇄이어‘제거’ 활동투자촉진기대” 참고)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2026:616:FI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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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TS 개편안을두고 EU의 공동 입법기관인EU 이사회와의회가 각각 입장을 채택한 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합의를도출할경우입법이확정됨. 

2. 배출권무상할당폐지시점연기

현행 개정(안）

• CBAM 적용섹터: 배출권무상할당량을’26년

(-2.5%)부터단계적으로축소해’34년전면폐지

• CBAM 미적용섹터: 탄소누출위험이높은산업에

배출권을무상할당할수있는법적근거는’30년까지

유효함

• CBAM 적용섹터: 무상할당종료시점’38년까지연기

− ’28년부터무상할당량삭감분의15%를복원하고

축소속도완화

• CBAM 미적용섹터: ’31년이후에도무상할당은

유지하되, EU 역내탈탄소화투자와긴밀하게연계

− 시설사업자는5년마다공인검증기관의검증을

받은탈탄소화투자계획을제출해관할당국의

승인을받아야함

− 무상할당분중20%는5년후실제투자이행여부

및감축성과를검증한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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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AI 협력기구 ‘WAICO’ 출범…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구도에 새 축 형성 움직임

7월 16일 중국 정부가 자국이 제안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WAICO) 설립 협정에러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등1 총 28개국이함께

서명함으로써29개 창립회원국이확정되었다고밝힘. 이날 서명식에는유엔(UN) 사무총장등 국제기구대표단도

참석했으며, 같은 달 말 중국 외교부는8개국2이 협정에추가로서명했다고밝힘.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을비롯한AI 선도국들은이번 협정에참여하지않음.

UN 등 기존 국제기구의하위 조직이아닌새로운정부 간 국제기구(IGO)로 설립되는 WAICO는 상하이에본부를

두고 AI 분야의국제 협력을 추진할예정으로, 중국 정부에따르면UN 헌장의목적과원칙을존중하는방식으로

“인류 모두를위한 유익하고안전하며공정한AI”를 실현하고자함. 그러나7월 17일부터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연설에서시진핑주석이▲WAICO 창설은 (그간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목소리에부응하기위한조치로서▲향후5년간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5000건의 AI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AI 발전이 새로운 기술 격차와 역사적 불공정을

초래해서는안 된다고강조한 데서드러나듯, WAICO는 개도국의발언권확대와역량강화에보다중요한초점을

두고있음.

이처럼중국은AI 혜택의포용적확산과국제협력을전면에내세우고있지만, WAICO가 글로벌AI 거버넌스원칙,

모범사례, 규범수립등에대한협의촉진자역할도지향한다는점에서서구권에서는이를중국이미국·G7 중심의

AI 거버넌스체계와별도의제도권을구축하려는의도로해석하고있음. 

1 중국정부는이 외의국가명단을공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보도에따르면중국외 창립국은▲아시아12개국(중국이공개한예시

국가는라오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10개국▲중남미3개국(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 ▲유럽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으로추정됨. 

2 ▲아시아3개국(베트남, 브루나이, 이란) ▲아프리카3개국(수단, 탄자니아, 토고) ▲중남미1개국(도미니카연방) ▲유럽1개국(조지아) 

3 각국의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AISI)와 정부지정AI 안전기관들이참여하는국제협력체로, 한국, 미국, 영국, EU,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등이참여하고있음. 2025년 12월명칭이첨단AI에 관한측정, 평가및과학을위한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Advanced AI Measurement, Evaluation and Science)로 변경됨. 

배경

▪ 2025년 7월 중국은2018년부터매년상하이에서개최하는‘세계인공지능대회(2025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WAIC)’에서WAICO 설립구상을처음제안하면서, 다음 세 가지목표를제시함. 

− 혁신을위한협력심화를통한AI 혜택극대화

− 포용적발전촉진을통한AI 격차해소→모든개발도상국이AI의 혜택을동일하게누릴수 있도록함

− 협력적거버넌스강화를통한 ‘AI의 선한영향력(AI for Good)’ 실현→ 광범위한합의에기반한글로벌

AI 거버넌스프레임워크·표준·규범을점진적으로형성

▪ 한편, 중국은 G7, 국제AI 안전연구소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3 등

선진국주도의AI 거버넌스협의체에참여하지않고있음. 

In Focus

기술·디지털3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english.www.gov.cn/news/202607/17/content_WS6a59a226c6d00ca5f9a0c432.html
https://www.fmprc.gov.cn/eng/xw/wjbxw/202608/t20260804_11998300.html
https://www.fmprc.gov.cn/eng/xw/zyxw/202607/t20260717_11984766.html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wenty-nine-countries-sign-agreement-establish-global-ai-cooperation-body-2026-07-16/
https://www.fmprc.gov.cn/eng/wjb/zzjg_663340/jks_665232/jkxw_665234/202507/t20250730_11679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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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은 WAICO가 AI 거버넌스수립에초점을두는 국제기구임에도불구하고이를 미국 중심의 AI·반도체

공급망연합인‘팍스실리카(Pax Silica)’의 경쟁축으로인식하고있으며, 지난6월 미국주도의AI 기회선언문(AI 

Opportunity Statement)1에 서명한뒤 7월 WAICO 설립협정에도참여한카자흐스탄사례를계기로우리나라를

포함한동맹국및 우호국들에사실상양자택일을요구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보다 구체적으로8월 1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미국 국무부는이들 국가를대상으로“WAICO를 비롯한

중국주도AI 프레임워크에참여하지않겠다”는약속을요구하는서한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짐. 

1 워싱턴D.C.에서열린제2차팍스실리카서밋에서총 24개 팍스실리카참여주체(한국포함)와기타11개국이서명함.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tell-partners-they-must-pick-sides-ai-race-with-china-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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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WS·구글·MS·오라클 ‘금융서비스핵심 제3자’ 지정…클라

우드 업체 등도 금융당국이직접 감독

7월 13일 영국금융당국이은행과보험사에핵심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대형클라우드사업자를대상으로직접

감독을개시함.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과 금융건전성감독청(PRA), 금융행위감독청(FCA)1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천개 금융회사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단 하나의장애가금융시스템전반으로파급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서비스기업을직접감독범위에포함하게된 배경을설명함.

 

이러한위험에대응하고전반적인복원력을강화하기위해영국재무부는“영국금융시스템에중대한영향을미칠

수 있는 기술·서비스공급업체”를 ‘핵심 제3자(Critical Third Party, CTP)’로 지정할수 있으며, 이번에최초로

CTP로지정되어7월 13일부터금융당국의직접감독을받게된 4사는모두클라우드사업자임. 

이들기업은금융당국으로부터다음과같은의무준수여부를점검받게됨. 

재무부는향후CTP를 추가로 지정하거나기존CTP의 지정을해제할수 있으며, BoE, PRA, FCA는 CTP 사업자의

지정유지적정성을정기적으로점검한뒤 재무부에의견을제시하게됨.

• 아마존웹서비스유럽·중동·아프리카법인(Amazon Web Services EMEA SARL)

• 구글클라우드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Google Cloud EMEA Limited)

• 마이크로소프트아일랜드법인(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td)

• 오라클UK 법인(Oracle Corporation UK Limited)

영국 재무부가지정한 금융서비스핵심 제3자(CTP)

1 금융건전성감독청(PRA)과금융행위감독청(FCA)은 각각대상기관및분야를구분해금융감독권한을행사함. PRA는 은행, 보험사, 대형

투자회사등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유동성및 리스크관리등 건전성규제를담당함. FCA는 PRA 규제대상을포함한모든금융서비스

기업에대해서비스제공과정의행위를규제하는한편, PRA 규제대상이아닌소규모금융회사등에대해서는건전성 감독도 담당함. 

• 핵심서비스운영에영향을미칠수 있는위험을효과적으로식별·평가하고관리

• 중대사고발생시 감독당국및 금융회사와적시소통

• 정보제출요구및 테스트에협조하고업체별기타요구사항준수

CTP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배경

▪ 금융회사의클라우드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2023년 영국정부는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개정을통해핵심서비스를제공하는제3자 업체감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 2024년 11월에는제3자 업체 감독체계에관한최종규정을확정했으며, 2025년 1월 규정이발효됨. 

▪ 이후금융당국의직접감독대상이될 제3자 업체를선정해올해7월 13일부터감독을개시한것. 

In Focus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6/july/uk-financial-regulators-to-begin-overseeing-critical-third-parties-announced-by-hmt?mkt_tok=MzA2LUJEVS01NjYAAAGjUoPNlHbGrobtUnCXkS5LWMUJkP6vKeEhlQpvPyCA69b2DSFSlc8tqJuZgLla-nB98-EhqaGI88x350mCmmwdxo0ZmQtYVEleqYzR_FFcu7NJdJw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publication/2024/november/operational-resilience-critical-third-parties-to-the-uk-financial-sector-policy-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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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타트업, 고성능 개방형 AI ‘키미K3’ 출시…사이버보안및 

정보수집우려도 제기

7월 17일 중국의인공지능 스타트업문샷AI(Moonshot AI)가 고성능 AI 모델 ‘키미 K3(Kimi K3)’를 출시하여

주목받고있음. 특히 같은 달 27일부터는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형성한 가중치(weight)1를 공개하는오픈

웨이트(open weight)2 방식을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자체 서버에키미 K3 모델을배포해 운영하거나

수정하여활용하는것이가능해짐.

출시발표문에따르면키미K3는 연산능력의기반이되는매개변수(parameter)가 2조 8000억 개에달하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100만 토큰3으로 장기·복합(long-horizon)4 코딩과 문서

작성·분석등의지식기반업무, 추론분야에강점이있음. 

반면 앤트로픽의클로드(Claude), 오픈AI의 GPT 중 주력 모델, 구글의제미나이(Gemini) 등은 일반적으로모델

가중치를공개하지않는폐쇄형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따라서모델자체를다운로드하여운영하거나수정하는

것은원칙적으로불가능함. 

한편, 최근키미 K3뿐만아니라딥시크의‘V4 플래시’, 알리바바의‘큐원 3.8 맥스’가 출시되는등 중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저렴한 고성능 AI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고있음. AI 모델의 API 출력 시 부과되는비용5 기준으로

앤트로픽의클로드페이블5과 비교하면V4 플래시는약 57분의 1, 큐원 3.8 맥스는약 8분의 1, 키미 K3는 약

3분의 1 수준의가격으로책정되어있음. 이러한가격 경쟁력을바탕으로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이들 모델에

대한보안우려도제기되고있음. 

국내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생성형AI 서비스는이용자가입력하는데이터를AI 모델훈련에활용하는것을

거부하는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일부 서비스는이 기능을 제공하지않거나 이용자가텍스트나

이미지를복사하고잘라내기할 때 임시로 저장하는 ‘클립보드’ 데이터를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로이터 통신은 미국 보안 기업이 사이버보안테스트를 수행하던중 키미 K3 모델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상태에서스스로답을찾도록 한 ‘샌드박스6’ 환경을 탈출한사례가 있었다고보도함. 소속연구진은“키미

K3는 목표달성을위해가능한모든수단을활용하는데 매우뛰어나며, 부정행위나샌드박스를벗어나는행동을

억제할안전장치도갖추고있지않다”고평가함.

1 입력값의중요도를조절하는매개변수로, 학습을통해최적화되며가중치에따라모델이어떤결과값을도출하는지가결정됨. 

2 오픈소스와폐쇄형의중간단계. 모델의가중치는공개되지만학습데이터, 소스코드등은공개하지않음. 반면, 오픈소스는가중치뿐만

아니라모델구조, 학습데이터, 학습코드등을공개함. 

3 AI 모델이텍스트를다룰때 쓰는최소단위. 하나의토큰은단어, 단어의일부, 숫자, 문장부호등이될 수있으며, 처리가능한토큰수가

많을수록더긴 문서와대화의맥락을한 번에이해할수 있음.  

4 하나의질의·응답으로해결되는단기·단일(short-horizon) 작업과달리, 장기·복합(long-horizon) 작업은여러단계의하위과업을

수행하는과정에서이전단계의맥락과목표를지속적으로기억해야함. 이에최적화되지않은모델은작업도중맥락을잃거나목표에서

벗어나는경우가발생할수 있음.

5 AI 모델을사용자의자체프로그램에연동해호출하는 방식으로사용할때발생하는사용량기반비용(100만토큰당기준)이며, 8월중순

가격정책기준임.

6 AI가 외부정보접근이차단된환경에서보안상의제한을우회하지않고과제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평가하기위해설정됨.

https://4d7406eb.isolation.zscaler.com/profile/776ac570-3a88-42ea-9817-6de636547180/zia-session/?controls_id=2995d849-17d0-455e-a711-17f16fc8c144&region=osa&tenant=cedfa5e487fa&user=c69c7744e5bc0cb3ed1dbe6a8f0db8cf6e004c6f45d0621d63808b710b5c54b0&original_url=https%3A%2F%2Fwww.kimi.com%2Fblog%2Fkimi-k3&key=sh-1&hmac=6533c831e57f0d4aca442950f3a8461ba43fe1c05225dc7d32fb7b812b8ec55f
https://www.mk.co.kr/news/it/12114747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chinese-startup-moonshots-ai-model-breaks-out-testing-environment-researchers-2026-08-07/
https://blog.frontier.security/chinese-model-kimi-k3-breaks-uk-ai-safety-institute-benchmark-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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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험 AI’ 규제 ’27년 말 이후로 연기 확정…투명성 의무는

원안대로8월 시행 

7월 27일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AI 옴니버스(AI Omnibus)’1가

발효됨. 이에 따라 지난 5월 7일 EU의 공동 입법기관인의회와이사회가합의했던대로 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고위험AI 시스템’에 대한법 적용시점이올해8월 2일에서내년12월 2일로16개월연기됨.(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EU 입법기구, ‘인공지능법’ 간소화에합의…중복규제제거하고의무준수기한최대16개월연장” 참고)

반면 ‘제한적(투명성) 위험AI 시스템’ 규제는5월 공개된AI 옴니버스잠정합의안에따르면8월 2일이아닌12월

2일로시행이4개월늦춰질예정이었으나, 7월 발효된최종AI 옴니버스에서는원안대로8월 2일부터시행함. 

배경

▪ ’24년 8월 1일 발효된EU 인공지능법은AI 시스템의위험수준을4단계로구분하고차등적규제를적용함. 

− 수용 불가 위험: 전면금지(예: 정치적견해, 성적지향등 민감한특성을기반으로사람을분류하는AI)

− 고위험: 허용하되엄격히규제(예: 도로교통등 중요인프라관리AI, 신용점수평가AI)

− 제한적(투명성) 위험: 허용하되투명성의무2 등 일정수준으로규제(예: 딥페이크생성AI, 챗봇)

− 최소 위험: 허용하고미규제(대부분의AI 시스템)

▪ 한편, 이 법은생성형AI 등 범용 AI(GPAI)3 모델개발자와서비스제공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제를두고

있는데, ①모델의기술적특성등을설명한문서와사용설명서를제공하고②EU의 저작권법을준수하고

③모델훈련에사용한콘텐츠를요약해공개할의무가있음.

− GPAI가고위험AI 시스템에통합되거나관련된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는고위험AI로 간주됨. 

▪ 그러나고위험AI 시스템에적용될세부기술표준과이행가이드라인마련이지연되면서규제준수부담과

시행시점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고, EU는 이러한우려를반영해고위험AI 관련의무적용시점을연기한것. 

1 디지털규제간소화패키지(Digital Omnibus Package)의 일부로추진된인공지능법개정안

2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대상이AI라는사실또는사용자가보고있는콘텐츠는AI가 만들었다는사실을알 수있도록고지·표시할의무

3 특정목적에한정되지않고다양한과업을수행할수있으며, 챗봇·검색·코딩·이미지생성등여러AI 시스템의기반모델로활용될수있는

범용(General Purpose) 모델

4 의료기기·기계등기존‘EU 제품안전규제’ 대상제품에내장된고위험AI

실선= 일정유지
점선= 연기

당초
규제 시행일

수용불가
위험AI

’25.2.2.

GPAI 

’25.8.2.

① 투명성위험AI
② 고위험AI

’26.8.2.

제품내장형
고위험AI4

’27.8.2.

변경 후
규제 시행일

’25.2.2. ’25.8.2. ① ’26.8.2. ② ’27.12.2. ’28.8.2.

16개월연기 12개월연기

<AI 옴니버스발효에따른EU 인공지능법시행일정변화>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ai-omnibus-enters-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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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 최초 양자 정책 가이드라인발표…책임 있는 양자 기술

개발·활용 위한 공동 원칙 제시

5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최초로양자기술의책임있는개발및 활용을위한공동원칙과정책

지침을 담은 ‘양자 기술에 관한 OECD 권고문(Council Recommendation on Quantum Technologies)’을 

채택함. 

양자 기술은 기존 산업과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미래 전략기술로주목받고있는 동시에 디지털 보안, 

개인정보보호, 국가안보 등과관련된여러정책과제를제기하고있음. OECD 권고문은양자컴퓨팅∙통신∙센싱등

양자정보기술과관련된정책이슈에초점을맞춰▲각국정부와양자기술의개발및 활용에적극관여하는공공

및 민간조직이고려해야할 포괄적원칙을수립하고▲각국정책수립시 참고할수 있는권고사항을제시함. 

OECD 권고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양자 기술 및 시장 동향

▪ 우리나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간한’2025 양자정보기술백서’에따르면, 글로벌양자기술시장은’25년

약 18조원에서연평균17% 성장해’35년 약 84조원으로확대될전망임.  

- 양자 컴퓨팅: 기존컴퓨터대비비약적으로빠른정보처리및 높은연산성능을바탕으로신약개발, 소재

연구, 금융모델링등 다양한분야에서활용가능성이확대되며상용화단계로진입하고있음

- 양자 통신: 정보보안을극대화하면서정보를전달할수 있는기술로, 고전암호체계가양자컴퓨터에의해

위협받을수 있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정부·금융·국방을중심으로보안전환수요가빠르게늘고있음

- 양자 센싱: 양자 현상을이용해고감도·고정밀측정을구현하는기술로, 국방·항공·우주·정밀계측분야를

중심으로산업적용이가장빠르게확대되고있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 민주적가치, 인권, 자유를존중하면서공공안전과편익에기여하는양자생태계혁신촉진

• 양자기술로인한경제적·사회적혜택의확산을지원하되, 경제및 국가안보위험을적절히관리

• 연구개발, 상용화, 국제협력을통해양자기술혁신생태계육성

• 양자기술의개발·배치·활용에이르는전 과정에서책임성, 신뢰성, 투명성강화

책임 있는 양자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원칙

• 양자기술의개발·활용에따른기회·위험을선제적으로파악

• 양자기술의발전을지원하는생태계를조성

• 다양한배경을가진숙련된융합형양자인재를양성

• 양자연구및 기술안보강화를위해경쟁력및 회복탄력성을갖춘공급망구축을지원

• 이 권고문의원칙을구현하는투명하고개방적이며가치에기반한파트너십을구축함으로써국제

협력을촉진

국가 정책 활용 및 국제 협력 촉진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508?mkt_tok=NTIwLVJYUC0wMDMAAAGioerFvO325tRIoKAlf8pWXe7TxucuDf-rOAyyhiRu2_8GWDiqb0oSYoB7nAl3JBsAgwnD5Tw9UbAmIvP0QTG9zV9JPqngNsSnKTX4EmZAPCg_z7iUnbT0MA
https://kqic.kr/bbs7/bbs.php?bbstable=yangja
https://kqic.kr/bbs7/bbs.php?bbstable=yangja
https://kqic.kr/bbs7/bbs.php?bbstable=yangja
https://kqic.kr/bbs7/bbs.php?bbstable=ya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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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양자분야활성화를위해정부주도로법∙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음. 우리나라는2023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하고「양자과학기술및 양자산업육성에관한 법률」을 제정해관련 연구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틀을마련함. 

올해 1월에는 ‘제1차 양자 과학기술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 산학 협력 지구(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35년까지▲세계1위 양자칩 제조국달성▲양자인력1만 명 육성▲양자기업2천

개 확보등을목표로하는구체적인산업화단계별로드맵이제시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두 계획을발표하면서“양자 기술은인공지능시대 이후의국가 경쟁력을결정지을

파괴적혁신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세계적양자기술과산업의중심지로도약할수 있도록국가의모든역량을

집중하겠다”고밝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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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Technical Line – How certain global sustainability-related 

reporting requirements may impact multinationals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속가능성 또는 기후 공시 제도는 대체로

상장기업대상이지만, 일부 국가∙지역은 대규모비상장기업에도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국가∙지역에 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보유하고있는다국적기업들도영향을받을수 있다는점에주목해야함. 

EY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EU,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호주 등 주요

국가∙지역별로금융기관을제외한비상장기업에적용하고있거나도입추진

중인공시·인증요구사항을정리해제시하고있음. 

또한다국적기업들은중요한사업활동을영위하는국가∙지역별로적용받는

규제와 공시 의무·시기 등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고 전략· 

프로세스·통제상의잠재적영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함. 

EY가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 내역을분석하는‘EY 

CSRD Barometer’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2025 

회계연도에대한지속가능성공시196건을분석한결과, CSRD 시행2년 차를

맞아공시가한층성숙해졌다고평가함. 

특히 전년도의 최초 공시와 비교해 공시 분량은 줄어들고 정보의 깊이와

일관성은개선됨. 이중 중요성1 평가도더욱 정교해졌으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2 ‘일반공시(General Disclosures)’ 체계가정착되는한편거의

모든 기업이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전 종업원’ 및 ESRS G1 

‘사업행동’이다루는주제에대해서도공시한것으로나타남. 

또한지속가능성공시에대한외부인증도사실상시장의표준관행으로정착함.

분석대상의98%가최소한제한적확신(검토) 수준의인증을받았으며, 단1건을

제외하고는재무제표감사인이지속가능성인증업무도수행한것으로확인됨. 

전체적으로기업들은단순히규제를준수하는단계를넘어보다체계적인공시로

나아가고있는것으로관찰됨. 다만보고서는앞으로공시내용의일관성및사업

전략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보제공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지적함. 

EY: CSRD Barometer 2026 

1 기업이환경과사람에미치는영향의유의성을뜻하는‘영향중요성(impact materiality)’ 관점과지속가능성사안이기업의가치에미치는

영향의유의성을뜻하는‘재무적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관점을각각그대로반영하면서도둘간의상호작용을고려함.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us/technical/accountinglink/documents/ey-tl29369-251us-06-11-2026.pdf
https://www.ey.com/en_gl/technical/csrd-technical-resources/ey-csrd-barometer-2026?mkt_tok=MzA2LUJEVS01NjYAAAGjHwQkHx4-69tXpXycImk3sO0gz0h4rNduHF3KnasjUc8Z69gUvdNGJE8wCIj6CVwTQYzisf6uEHrhdjNBDLVpnW3PFbngN0cpOr2mpshJN4Yb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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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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